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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등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대응을 살펴보면 저출

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국가적 위기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도 이러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의 지속가

능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구감소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일

본의 사례검토와 우리나라 사례 자치단체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추진방식 문제로 기존의 하향식 추진방식에

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환경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자치단체별로 인구대응방안이 포함된 지역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의 표준화된 방법론 

보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대책은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구문제

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인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일자리, 소득 등 

생애주기가설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반 생활환경여건

(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

도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사례의 정책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

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

방정부 자율성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

하여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진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 인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양

양군과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 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화천군을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양양군과 화천군 생활환경여

건을 비교분석해 보면, 양양군은 지역개발 또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 시행 중에 있

으나, 화천군은 군인 및 도시민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구유입정책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기

업 육성을 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은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등 금전적인 지원과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마을이나 주거환경 정비해나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두 지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여건에서는 양양군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경제여건 만족도는 화천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이 양양군보다는 화천

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생활여건 및 경제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

가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

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사례와 기초자치단체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으로 3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의 문제로 기존의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자

율성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인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라도 자치단체의 환경에 맞

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문제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방법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모두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대책은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생애주기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차별화된 소비를 촉

진시키고 이는 다시 자치단체의 기본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연

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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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

워 인구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대응의 저변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 

취업 및 교육 등의 원인에 기인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간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판단

된다.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에 있고, 또한 노령인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등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

정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및 개선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

속가능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to meet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개념은 지속가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모든 지속가능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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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논의에서 우선(이영한, 2014)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일자리, 소득 등 

생애주기가설에 기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반 생활 인프라 여건(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즉,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도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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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제2장 선행연구 참고) 등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내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수요의 변화수준을 분석에 기

초하여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

간(15, 16년)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기초로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시각은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과 시각은 대체로 유사한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시도되었고 

소기의 연구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선행연구(16년 연구보고서)

에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군을 대상으로 인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단체로 강원도 양양군,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북도 영덕

군을 선정하였고, 이들 3개 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례지역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인

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과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 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화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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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지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자료, 통계자료,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례지역 선정과 대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환경여건의 변화

수준을 면담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경험과 요구(주민들과의 면담)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 또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 해석을 목

표로 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다양한 자료수집를 통해 하나의 현상, 사건 또는 한명 이

상의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는 연구방법(신경림 외, 2004)이다.

이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첫째, “범위나 경계를 가진 체계” 즉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가 공간과 시간이라

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질적 사례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례연구 접근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의 파악

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다

양한 측면들 중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행정서비스 및 체

계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사례연구의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 관계자(공무원, 주민)들

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기된 관련 

논점들을 구조화하여 질문지 형태로 작성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지역선정 및 인터뷰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

간된 관련 연구보고서(주재복･박해육, 2015; 금창호･권오철, 2016) 등을 기초로 하였

다. 먼저 사례지역선정은 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금창호 외, 2016)의 사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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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연구원 발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고 관

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해 양양군과 화천군의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았다.

요약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이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개

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전에 분석되거나 입증된 근거를 토

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객관적

인 지역 통계 등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을 병행하였다.









선행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인

구감소에 따른 과소지역 대책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으로 나누

어질 수 있으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공급자(정부)측면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다. 

동일한 문제를 수요자 측면에 접근한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환경여건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 일반화된 대안의 도

출이 어렵다는 것도 선행연구가 부재한 주요 이유의 하나로 판단된다. 당초 이 연구

에서는 수요자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라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군)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추

이에 따라 발생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정체제

를 모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으로 과소기역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양양군과 진안군, 영덕군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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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6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변화추이를 반영하여 영향요의 변화에 따

른 현재 행정여건의 대응수준과 한계를 문헌분석 및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면담조

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과소지역의 여러 한계점이 나타났는데 첫째, 수요변화의 대응성이 미

흡하다는 점이다. 인구 및 수요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응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급기관의 편중성 및 불충분성 문제이다. 셋째, 서비스 

이용의 외부 의존성 문제이다. 과소지역에 설치된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서비스 이용을 인접의 외부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째, 기본적으로 과소지역에 적합하고도 필요한 기능만을 관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으

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읍을 중심으로 한 인구편중 현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이를 감안

하여 새로운 거주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거주형태의 집중과 분산 및 해당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 

및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를 배경으로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인구 5만 이하의 군을 과소군으로 설정하고 문헌연구 및 자료포락분석(DEA), 심

층면접 등을 연구방법으로 하여 5만 이상의 군과 비교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과소군의 문제점은 첫째, 5만 미만 과소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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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둘째,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15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의 감소와 재정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

기 쉽지 않다는 점이며, 넷째,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

으로 과소군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첫째, 구조적으로 과소군을 인접지역과 통합하는 

방안과, 지역적 수요에 따라 행정기능이나 행정 구조를 탄력적으로 재편성하는 것

을 제시했다. 

둘째, 기능적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여 중복기능을 삭제

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군의 

일부 행정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과소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로 인구가 감소하고 공간적으로 산재

해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금이나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과소지역의 공공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고

찰하고자 연구를 시도했다.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

공시설 현황을 파악했다. 

연구결과 군청소재 읍 등 주요 중심지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주민의 통행이 우세

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지만 마을단위 기초서비스시설 이용수요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재원 지출의 효과성과 주민복지를 위해 마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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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요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해야하며,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공급

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과소지역의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방안은 첫째, 정부가 인구 과소지역의 공공시설

에 대해 공급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소지역의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달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공공시설 공급 

최소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등 법정공간계획을 개

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대응에 소요

되는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에서 공공시설

의 공급 및 이용 등 기초현황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86개 군 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군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과소군은 행

정여건에 비해 공무원 수가 과다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역 내 교통 여건이나 행정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서비스 전달체계 때문에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강원도 횡성군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무원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인터뷰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 결과 자치단체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 및 

복지서비스 분야가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공

급율이 극히 저조하며, 보건지소는 응급환자 대처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문화생활 부족 및 재정처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인력과 재원관리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의 일부 기능을 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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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권역별 도의 통합출장소에 의한 통합적 관리 등 서비스 전달체계 설정에 생활

권역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생활권을 반영한 서비스 공동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통합이 과소지역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을 배경으로, 과소지역에 차별화된 처방을 제시하기 위

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과소지역을 인구규모가 작고 인구감소율이 현

저하며,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가 10만명 내외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4%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5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20%내외에 속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구분해본 결과 과소군은 인구규모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인

구 동태적으로 생산력과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과소지역

은 자속성과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소군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 인접 지자체

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안이며, 둘째, 지역 거점별 통합서비스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원격지 과소지역 중 상호통합을 통해 동반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

과 도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절감을 추구해야 하며, 도의 서비스 

대행 및 재정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군 지역은 초고령화, 독거노인, 외국인 며느리 증가 등 사회

구조 및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는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함으



16

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기구를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했다.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에 대응한 현행 농촌지역의 행

정체계가 적절한지 검토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했다.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응방

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요 감소의 이유로 도시에 비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

의 수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아무리 작은 군이라 하더라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

본적인 서비스 수요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구현이다. 환경기능, 교육지원기능, 문화 관광기능, 

건설교통기능, 소방기능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동

일 행정구역 내의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 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책임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넷째,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의 행정서비스 중복기능의 조정 

및 관련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과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일본의 마니와 지역의 지

역재생 사례의 분석을 시도했다. 사례지역의 도농격차는 사회의 건강한 지속가능성

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이 상황은 한일 양국의 공통이슈라고 지적했다. 농촌피폐

화라는 유사상황에 놓인 일본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인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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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니와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지역재생에서 활용되는 일반적

인 동원자원을 거론하고, 해당 자원이 지역 특수성과 맞물려 어떻게 성공에 기여하

게 되었는지를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초정보와 

통계자료 등을 수집했으며, 심층인터뷰를 중심에 두었다. 

일본 마니와지역의 지역재생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사업성공을 주도한 핵심변수

는 충분한 지역자원의 활용이었다. 해당 지역의 필수자본과 선택자본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전이 있었다. 자치권의 확대 및 이양에 걸맞게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존재감을 보장하면 지역재생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

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소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현재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미래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 인구고령화 대응 노후 삶의 질 

제고전략,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전략인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으로는 세부적으로 여성 및 노인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사회통합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고도화

를 통해 질적 접근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고령화 대응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으로는 노후의 소득 및 건강보장, 노후의 사회참여 보장, 안전한 생활 보장 등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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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사적 연금제도 내실화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에 두

고 추진해야 하며, 노인의료체계 강화, 노후 주거 및 교통 등 고령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 전략으로 고령 

친화산업 육성, 다운사이징 대비 시스템 개혁,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고령 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운사이징

에 대비하여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는 연구로 일본은 

2014년 기준 전국의 46.4%의 시･정･촌이 과소지역으로 집계될 만큼 초고령화와 지

방침체로 인해 생활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온 과소지역 집락재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집락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작

은 거점’ 대책을 발표하였다. 작은 거점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기능을 집약시켜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조성 및 운영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구

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지역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과소지역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과소마을 생활권’ 육성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셋째, 과소지역 마을단위의 현황조사

를 통해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체감의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방

안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과소지역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모니

터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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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정책제안을 온/오프라

인 상으로 접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과소지역과 관련(주로 농어촌 지역 국

민)된 해소방안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제시한 내용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제시된 정책제안 내용의 사실관계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현재 인구감소 또는 과소

지역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의 현실을 수요자 입장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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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를 기존 선행연구와 국민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서는 인구절벽, 자치단체 소멸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중인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광화문 1번

가’에 직접 건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 등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구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정책까지도 요구한다. 즉, 농촌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유

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수요자인 국민의 정책건의 내용의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

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기인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농번기 일손 부족과 청년들의 

농촌지역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복지 및 젊은 층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구조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국 몇가지 대안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여건 등 환경적인 요인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전술한 공급자 측면의 연구에서 지방소도시의 행정서비스 개선 및 인구유입

에 대한 각종 정책적 대안이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라 할 수 있

는 지역주민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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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간접 관련 정책

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행안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인구급감지역 통합지

원사업이나 낙후지역정책, 범정부정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그리고 광

역자치단체(일부 기초자치단체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 추진의 이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해서 보면, 현재의 상황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과 그 동안 추진된 각종 정책이나 개별사업들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

소와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개별사업 가운데 새 정부출범이후 추진하는 사업을 부

처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제시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

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행안부 홈페이지. 2017). 행안부의 로드맵(안) 가운데 이 연

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예: 마을계획 수

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등)를 확대

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혁신(예: 보건‧복지 현장 전담인력 확충, 읍면동 청사 공간

혁신 등 읍면동을 자치공간으로 재창조)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그동안 각 읍･면･동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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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하

고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관련 주민자치회 예산은 주민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세 중 균등분

을 예산으로 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서울시･광역시의 자치구에서 걷은 주민세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시･군에서 걷는 주민세는 시･군 자체 재원으로 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

리적인 권한 배분,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 이양,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도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계

획으로 판단된다2).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을 통합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이다. 공모에는 총 

70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였고,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발표심사 등을 통하여 9개

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포함한 총147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추진을 통해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

원･개발해 인구유출을 방지 내지 억제하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개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11,507명) 밀집지역에 한국어교실, 외환송금센터 등 다

기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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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과의 원활한 상호이해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한다.

②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일자

리를 만들고,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정착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③ 경북 영양군은 2만 인구(’16년 17,713명) 회복을 위하여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연면적 792㎡)를 만들어 2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한 인

구증가 대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④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일대에 유아･어린이 도서관, 노인 공동생활공간, 급식

소, 아줌마카페･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

⑤ 전북 고창군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일자리와 생활 정

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을 조성한다.

⑥ 그 밖에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인구급감지역에 중앙부처,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하여 

사업의 동반 시너지를 극대화에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

업’ 등을 사업대상 지역에 추가하여 인구급감과 지역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

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하고 향후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급감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3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벽지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는 택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 농지연금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금액을 단계

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

로 특화 건강검진 제공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업 활동 기반에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농산

어촌 관광상품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하고 2022

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18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시범사업도 운

영한다. 

산림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

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지난해 1800만 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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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안

정을 위해 쌀 시장 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 안전 방안을 시행

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감축 

규모는 15만 ha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안정제도를 

확대해나간다. 

2018년에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기존 소득 보전 중심의 직불

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

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도 올리고 조건불리수

산직불 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의 복

구 지원 단가를 높이는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

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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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미래 세대의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자치단체 소멸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현세대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여건을 조정하여 미래 세대의 수요충

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태”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환경 및 국토계획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과 정

의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지

속가능성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의되는 제반 정의나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

을 시도하였다.

소멸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

기준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유지조차 불투명해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

한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측면이나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는 차원이나 수준 자체가 다른 개념일 수 밖에 없다. 즉, “지속 + 가능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존립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최소한의 한 지역에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환경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는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기초한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현재소비가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있다(wikipedia)는 것으로 현재의 소비는 평생 동

안의 소득수준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생애주기는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표준적인 

사회생활에 맞추어 보면 생로병사 또는 출생 → 성장 → 결혼 → 육아 → 노후의 과

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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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여건이 적절하게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생애주기가 <그림 2-3>이라면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환경여건도 각 단계에서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생활환경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

어야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3>의 생

애주기를 <그림 2-4>5)로 이미지화 하여 비교해 보면, 각 세대별로 요구되는 생활환

경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이란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여건의 제공수준에 따

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의 핵심 공급자로의 역할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생애주기와 



35

지역의 생활환경여건이 불일치 또는 미흡한 자치단체일수록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공동화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극단

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강원도 

양양군, 화천군)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인구감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관련 제반문제(인구감소, 인구구조 등)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점

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양국 인구구조의 유사점을 요약하면, 정방향에서 역방향의 

피라미드 인구구조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인구이동도 지방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지역소멸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어 지역사회 존

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일본창성회의 인구예측보고서(2014))하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

화에 기인한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및 

경쟁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행히도 

한국과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의 도시집중 가속

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균형 및 존립위기 현상에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의 인구정책과 지역활성화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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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대응정책도 다수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어 참고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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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에서는 인구비전 종합전략 수립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국가성장동력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치를 세운 후에 크게 2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접근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인구비전 종합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3가

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출산율과 대도시(도쿄) 중심의 집중현상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현 시점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래인구추계를 중심으로 희망출산

율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 전망 및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 명확한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별 정책패키지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전략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라

고 권고하고 있다. 

셋째, 기본목표로서 ① 지방에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② 지방에서의 인구유입

의 활성화,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④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와 지역간 연계성 강화 등을 삼았다. 즉, 청년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도쿄권 중심으로 한 인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도쿄권 중심

의 불균형 성장보다는 지역별 생활권 유지 및 젊은 세대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인구비전 종합전략의 기본목표로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다. 첫째는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5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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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세부정책들을 살펴보면, 농림수산

업의 6차산업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방이주추진 등이 핵심정책이다. 

둘째는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유입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쿄권 중심으로 연간 10만명 규모의 인구유입을 방지하고자 매년 지방에서 도쿄권 

전입을 6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도쿄권에서 지방 전출하는 것을 4만명 증가시키

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세부정책들은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역 핵심기업의 지역

인재채용 강화, 지방대학교의 활성화 등이 핵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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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갖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결혼 희망 실적 지표 80%와 부부자녀수를 2.12명을 목표치로 설

정하여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정책으로

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청년 취업률 제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끊임

없는 지원, 워크라이프밸런스 실현 등이 핵심정책이다.

넷째는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콤팩트한 마을 구성을 위한 작은 거점 마을과 정주립권 형성을 위한 대

중교통네트워크 형성, 마을기업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핵심정책으로는 작은 거점마을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있다.

 

국가차원의 인구비전 종합전략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촉진 정책, 과소취락지역의 정주생활권 형성 등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

차원에서는 인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시점의 지역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 

인구추계와 분석을 통하여 정주생활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담는 지방판 인구비전 

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현황분석에서는 인구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총인구추이, 연령

대별 인구수, 출생자수, 사망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등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분

석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장래인구 

추계와 분석을 통하여 장래의 출산율과 이주율 등을 고려하여 장래 인구에 미치는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 영향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지

역의 인구변화가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인구의 미래전망 부분에서는 장래전망에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 결혼, 출

산, 육아, 이주민에 관한 의식과 희망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향후 지역의 성장방

향과 주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시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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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미래 전망 부분에서는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등을 고려하여 총 인구수와 연령

대별 인구 등의 장래 전망치를 제시한다.

지방판 인구비전 종합전략 수립시 앞서 제시한 중앙정부의 기본정책방향에 근거

하여 지역에 맞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기본정책 방향으

로는 고용창출 정책 방안, 인구유입 정책 방안, 결혼/출산/육아 정책 방안, 시대에 맞

는 지역만들기 정책 방안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

부에서 제시한 지방판 인구비전 종합전략에 살펴봄으로서 종합적인 인구감소 지역

에 대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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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판 인구비전 종합전략 수립시 앞서 제시한 중앙정부의 기본정책방향에 근거

하여 지역에 맞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적 지역의 안정적

인 고용창출를 위해서 목표 설정시 고용창출수와 실업자수 등을 핵심성과지표를 삼

고 있다.

기본 정책방향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자연환경을 분석한 후 농업과 관광업 중

심의 고용기회 확보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과 함께 현지 전문인재들을 육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1) 지역경제 고용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의 정비, 2) 지역

산업경쟁력 업종별 강화방안, 3) 지역산업경쟁력 분야별 대응방안, 4) 지역인력 제

공 및 지역인재 육성방안, 5) ICT 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5가지 세

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수립 및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세부 정책목표 중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틈새 대표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서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 대표기업을 선

정하고 지원(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뿌리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방공공단체마다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 및 6차 산업화 노력과 관광진

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6차 산업화를 통한 기존 농촌산업의 고도

화는 물론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및 ICT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다. 

우선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에서는 산학관 코디네이터를 통한 기업과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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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매칭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산업활동의 IT화 추진하기 위해

서는 광대역 인터넷 등 지역정보화 기반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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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유입 정책방안을 위해서 목표 설정시 전입자수와 전출자수 등을 핵심

성과지표를 삼고 있다. 인구유입 정책의 핵심은 이주희망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

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주희망자의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 등 

이주의 기반이 되는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전국 거점별 이주촉진센터를 설

치하여 이주희망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젊은 인재를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1) 지방 이주의 촉진, 2)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및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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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참여확대, 3) 지방대학의 활성화 등 총 3가지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이에 맞는 전략수립 및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부정

책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이주희망자를 위한 이주 및 

교류 전문상담원 배치 및 빈집 뱅크 제도 운영이 있다. 즉, 이주희망자에 대한 적극

적인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중에서 최우선적

으로 사람들이 거주할만한 주택정보 및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지방 거점 강화를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시정촌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광역단위인 도도부현 단

위에서 지역의 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신규일자리를 확보하고 인터넷 및 가상오

피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새틀라이트 오피스 구축 및 텔레워크 환경정비를 적극 추

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주희망자들

의 일자리가 지역기업의 매칭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방대학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고 산

학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채택하여 지원해주고, 고졸자를 위해서는 현지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구인확

보와 매칭기회의 제공을 광역단위인 도도부현내에서 주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책방안을 위해서 목표 설정시 5년간 출생자

수, 5년후 합계 출산율, 5년간 혼인건수 등을 핵심성과지표를 삼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형

태의 근로제공 및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1)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 2) 임신/출산/육아 등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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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3) 아이/육아 지원 시설 확대, 4) 일과 생활의 조화의 실현 등 총 4가지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수립 및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부정책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수요가 

높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출

생자에 대한 공평한 지원을 해줌으로서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아이와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과후 아이교실은 물론 방과후 

아동클럽 확대하여 아동복지에 힘쓰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

과후 교실만 존재하고 있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교

육서비스 혜택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우량기업 인증 및 기업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영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관련 세

미나를 실시하고, 전문컨설팅 파견으로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정책방안을 위해서 목표 설정시 작은 거점마을 형성수, 

정주자립권 형성여부 등을 핵심성과지표를 삼고 있다. 이 정책이 기본방향으로 작

은 거점마을 조성이나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연계 중

추 도시권이나 정주자립권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간 연계 시책을 추진하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존의 마을관리 역량과 지역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1) 작은 거점(다세대 교류･다기능형)의 형성, 2)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의 형성, 3) 대도시권 수준의 안심한 삶의 확보, 4) 인구 감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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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톡관리 강화, 5) 지역제휴에 의한 경제생활권 형성, 6) 주민들의 지역방재 담

당하는 환경 확보, 7) 고향 만들기 추진 등 총 7가지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수립 및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부정책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작은 거점 

마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은 거점마을에는 다세대가 교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콤팩트한 시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쇼핑

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나 대중교통 이용촉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도시권 수준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택의료 수준 향상 및 고령자를 위한 주택서비스 제공 그리고 중

증요양환자를 위한 간호사의 정기 순찰 및 대응형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정주자립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추 

도시권과 연계 형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된 시책 

추진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 중심의 지역방재 활동 추진 및 고향

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고향 만들기 중심의 시민조직 만들기 정책을 추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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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작은 거점마을’ 구축은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과 지역을 연계를 통하여 “작은 거점”의 형성시킴으

로서 하나의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일체적인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는 “마을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래에 걸쳐서 지역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세부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① 지역 주민에 의한 취락 생활권의 미래상의 합의 형성

②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체제의 확립(지역 운영 조직의 형성)

③ 지역에서 실생활 서비스의 유지･확보

④ 지역에서의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확보

따라서 지역의 생활을 지키려면 지역 주민의 활동 및 교류 거점의 강화나, 생활 

서비스 기능의 집약･확보, 주변과의 교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에 의한 편리성 높은 

지역 만들기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의 생활이나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능

동적인 주민 주체의 대응 체제 구축이나 편리성 높은 지역 기반으로서 “작은 거점”

(최소한의 생활권 유지) 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은 거점의 핵심 

성과지표로서 크게 두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작은 거점(지역 주민의 활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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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생활 서비스 기능의 집약의 장)의 형성하는 마을 개소수를 1,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한 주민의 활동 조직(지역 운영 조직)의 형

성을 총 3,000단체를 목표로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본의 “작은 거점 마을” 기본목적은 중산간 지역 등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살도록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체적인 지역의 장래 계획의 책정과 함

께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다기능형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지역 

운영 조직)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 및 역외로부터의 수입 확보의 사업을 장래에 

걸쳐서 계속할 수 있는 같은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

스 집약화와 주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화)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지역재생법” 

개정6)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지방에서는 안내서의 활용 및 포럼의 개최, 재정 지원 등을 통

해서 지역 주민의 합의 형성, 대응 체제의 확립이나 “작은 거점”의 형성에 임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선, 2020년까지 작은 거점을 전국에

서 1,000개소, 지역 운영 조직을 전국에서 3,000단체 형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

고 있다. 

일본의 ‘작은 거점마을’은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기능(의료･간병, 복지, 교육, 쇼핑, 공공 교통, 물류, 연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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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공에 차질을 빗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활･복지 서비스를 일정 지역 내

에 모아 주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 “작은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기업과 공동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서비

스 제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및 유지, 그리고 지역일자리 및 소득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맞는 다기능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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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작은 거점마을’의 조성전략은 중장기 지역재생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기

본적으로 주민과 협의하고 작은 거점마을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

가지 기본 전략과 1가지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복수의 취락을 

포함한 생활권에서의 지역재생거점을 형성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집약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정･촌의 지역재생 토지 이용계획에 집약시키

기 위해서 생활서비스 시설은 진료소, 어린이집, 공민관, 상점, 주요소 등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하는 시설로서 지역토산품의 가공･판매소, 관광 안내소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우량 농지의 보전 이용을 도모하는 지역산업인 농림수산업 진흥을 위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정촌에서는 농업관계자와 협의하여 지역

재생토지 이용계획에 농업용지 구역을 설정하고 지역브랜드 농산물 재배에 관한 컨

설팅 등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을 도모한다. 

세 번째는 마을과 지역재생거점을 묶는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다. 시정촌이 지

역재생계획에 의해서 개인 자가용 이용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이

동은 물론 소규모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주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NPO

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다양한 주체가 지역재생 추진을 위한 담당주체

로서 활동할 수 있게 각자 역할 분담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거점 마을 형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의 예산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재정지원을 해준

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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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에서는 작은 거점마을 조성을 위한 참고사례로서 2가지를 제시한 바 있

다. 첫 번째는 이바라키현의 미호촌 사례로 중산간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집약과 주

변마을과 교통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는 인근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 및 지역주민 상당수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상

업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교류거점의 정비와 지역주민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작은 거점마을을 조성한 경우이다. 우선, 지역교류 거점 

정비에서는 육아지원기능, 농산물 직매기능, 고령자 교류 기능 등을 강화시켰으며, 

이외에 민간 유통센터 유치와 수요맞춤형 택시운행을 확충하였다. 

두 번째는 오카야마현의 신조촌 사례로 마을내의 제한적인 일자리와 타 지역으로 

통학 및 통근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마을에 빈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례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내의 기능 집약화를 정책을 추진하

여 작은 거점 마을을 조성한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는 도로변의 낡은 상가를 복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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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복합시설 근처에 고령자용 생활지

원시설을 정비하여 마을내의 기능 집약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텔레워크를 위한 

공동시설 정비하였고, 고령자용 생활지원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이 마을 기차역 주변

에 신석식품 판매기능을 신설하여 지역내 신선식품 소비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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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활약거리(生涯活躍のまち)｣ 구상은 “도쿄권을 비롯한 지역의 중･고연령자가 

희망에 따라 지방이나 시내로 이주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의료･간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구상의 주된 의의는 ① 중･고 연령자의 희망을 

실현, ② 지방으로 사람이 들어 오도록 추진, ③ 도쿄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등 3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건강한 시니어

가 원하는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역할과 보람을 느끼며 건강 수명을 연장하

고, 최대한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실현된다면,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개

선, 지역의 소비 수요를 일으키고 고용을 유지 또는 창출, 다양한 연령층과 협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활약거리｣ 기본구상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정비하겠다

는 발상이 아니라 중･고 연령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에 동화되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애활약거리｣ 구상은 ① 도쿄권은 물론 지역의 중･고 연령자의 희

망에 따른 지방이나 시내로 이주지원, ②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의 실현, ③ 지역 

사회 다양한 세대와 협동, ④ 지속적으로 케어의 확보, ⑤ IT활용 등에 의한 효율적

인 서비스 제공, ⑥ 입주자의 참가･정보 공개 등에 의한 투명성 높은 사업 운영, ⑦ 

구상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7가지 점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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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활약거리｣에서는 고령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고령자용 시설･주택

과는 크게 다르다. 첫째는 기존의 고령자 시설 등은 요양 간호 상태가 되어서 입소 

또는 입주가 보통이지만 ｢생애활약거리｣ 구상은 중･고 연령자가 건강한 단계에서 

입주하고, 최대한 건강 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기존 시설 등에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존재”였던 고령

자가 ｢생애활약의 거리｣ 구상에서는 지역의 일이나 평생 학습 등 사회적 활동에 적

극 참가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셋째, 지역 사회에 개방성이다. 종래의 시설 등에서는 고령자만 거주하며, 지역사

회나 어린이나 젊은이 등과 교류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생애활약거리｣ 구

상은 중･고 연령자가 지역 사회에 동화되어, 현지 주민과 어린이, 젊은이 등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협동하는 “개방형”의 거주가 기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고령자가 중증 요양 간병 상태가 되어도, 인생의 최종단계까지 정든 

지역에서 자신다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간호･예방･주거･생활 지원이 포

괄적으로 보장되는 체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생활

약의 마을구상은 이하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 포괄 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대립･모순되지 않는다.

첫째는 중･고 연령층의 희망에 부응하는 점이다. 중･고 연령자가 자신의 희망으

로 건강한 단계에서 지방이나 시내로 옮겨 “제2의 인생”으로 적극적인 생활과 삶을 

실현하려는 요구도 많이 있다. 평생활약의 마을구상은 이러한 중･고 연령자의 희망

에 부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주 중･고 연령자가 지역사회에 녹아 같이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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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평생활약의 마을구상은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녹

아들어 어린이나 젊은이 등 다양한 세대와 협동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한다는 점

에서 지역 사회를 중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간병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의료･간호가 필요할 때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

입소하지 않고 안심하고 지역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포괄관리 시스템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대립과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수용측의 지방공공단체에서 “평생활약의 마

을”구상과 지역포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을 연계해서 전개하면 입주자와 현

지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일체적으로 제공되고, 그로 인해 입주자와 지역사회

와의 교류가 더욱 높아져 상호 자극을 받아 협동하는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포괄관리시스템 구축과의 제휴 관점에서 “생애활약거리”를 “지역

교류거점”으로서 기존의 복지거점 공간을 입주자나 인근 주민의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운영추진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이 개호보험제도의 

지역 지원 사업인 “생활지원 코디네이터(지역지원 추진원)”를 겸임하거나 연계하여 

지역의 생활지원 등 서비스 체제 정비에 몰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와 지역

사회와 교류가 더욱 촉진되고 중･고 연령자가 사회 참가하면서 생활 지원 등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커뮤니티의 계속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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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활약거리｣ 구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①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업 실시, ② 지

속 가능한 사업 운영, ③ 커뮤니티에서의 적절한 인구 구성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이 있다. 

첫째,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업 실시한다. 즉, ｢생애활약거리｣ 구상의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학, NPO, 건설회사(제3섹터)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운영추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

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주체의 강점을 발휘한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한다. 

｢평생활약의 마을｣ 구상에 관한 사업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사업형태나 토지･시설

의 제공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재정조달 기법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주자의 안심･안전한 주거를 위해 운영자 등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해야 한다. 적절한 사업 운영을 확보한다는 관

점에서 제3의 기관이 사업운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애 활약의 거리” 구상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그 사

업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하

다. 즉, “운영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나 사업 내용, 입주 대상자(소득 등)

으로 일 업의 수익 구조(수익성)은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층 이상을 대상으로 경비는 입주자･이용자의 부

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는 저소득자도 대상으로 보조금

과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입주자･이용자 부담을 경감 및 면제하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 운영을 지속 가능하려면 “운영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민

간 기업, 사회 복지 법인 등)가 실시하는 사업과 주 고객층으로 하는 입주자 등을 

지켜본 뒤 고령자를 위한 중고주택의 제공이나 의료･간호 서비스, 평생 학습, 취미

생활 등 활동 참가에 관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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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영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 자원, 기존 보조금의 

활용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연구 등을 통해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을 줄이는 노

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걸쳐서 여러 세대가 교류하면서 활기 있는 커뮤니티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인구 구성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세대의 입주

자가 편재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입주 후 어느 시기에 여러 가구가 고령화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배리어 프리화나 의료･간호 체제의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이 시기에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카페는 외부의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

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세대의 입주가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입주자를 특정 연령에 치우치지 말고 폭넓은 연령 구성으로 하

는 것이 커뮤니티의 지속적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카페에서 중장기적으로 적

절한 인구 구성을 유지하려면 공동체내의 연령 구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가 입주 시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적인 좋은 인구 구성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주 희망자를 입주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커뮤

니티에 입주를 추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중고

주택의 제공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입주자의 구성 및 커뮤니티의 취지에 찬동하는 

새로운 거주자의 확보가 용이한 “임대”가 기본정책 방향이다. 특히, 대도시 근교에

서 “분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입주자 모집이나 입주자 교체시의 알선, 정

보 제공 투명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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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활약의 거리” 구상의 참고가 되는 대응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이미 진행

되고 있다. “생애 활약의 거리” 구상에 있어서 공청회 등을 실시한 지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되어 “생애 활약

의 거리” 구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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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은 1,718개(2016기준)로 

개별 자치단체별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내지 인구

감소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주요 자치단체별 추진중인 사업가

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도바시는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택지용 시유지 구입자에 

대해 구입금액의 10%를 보조한다. 관련사업비는 300만엔. 매각하는 건 주택가에 있

는 5건의 택지. 약 240~385평방 미터로 가격은 약 380~480만엔이다. 정착을 목적으

로 구입하는 경우, ①구입자 또는 배우자가 40세이하 ②토지의 소유권의 지분이 2

분의 1이상 ③시의 세금 등의 체납이 없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보조한다. 

시는 1960년 국정조사시점을 최고조로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의 감소가 현저하다. 또한 리아스식 해안을 보유하고 있는 시내에서는 택지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함에 따라 근처의 토지가격이 비교적 싼 지역으로 젊은 세대가 

유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획경영실은 “육아세대의 전입 뿐만 아니라 시

민의 유출방지에도 기여했으면 한다”라며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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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현 이키카와미사토정은, 정 밖에서 이주한 부부 중 어느 한명이 40세 이

하이며 새 주택을 장만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100만엔까지 보조한다. 아동을 

늘려 인구감소 대책을 해결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주택을 세운경우 50만엔 ②이치카와미나미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장남 또는 장녀가 있을 경우 10만엔 ③같은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차남 또는 차녀가 있을 경우 20만엔 ④경자동차 등록 시 1대당 2만엔이 보조되며 

100만엔이 상한으로 설정된다. 

신청하기에 앞서 과거 1년간 정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정이 지정한 산노지구에 사

는 것이 조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노지구는 거주가로서, JR역 및 2017년에 시즈오

카현과 야마나시현을 연결할 예정인 중부 횡단 자동차도의 인터 체인지와 가까우므

로 매우 편리하다고 한다. 15년 4월부터 보조대상의 거주지역을 정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정착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획과는 “(중학생의 의료비 

창구 무료화 등) 자녀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므로 꼭 거주 해주었으면 한다.”라는 취

지로 설명하고 있다.

에치젠시는 민간 사업자가 중심시가지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 및 맨션을 임차하

여, 시영주택으로서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시작한다. 중심시가지의 정착인구

를 늘리고, 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은 현 내

에서도 여기가 처음이라고 한다.

임차 기간은 20년간으로 2015년 2월 말까지 25채 정도를 모집한다. 방의 구조는 

2~3개로 어느 것이든 가능하며 건축비 중 복도 및 계단 그리고 광장과 같은 공용시

설의 정비 비용에 대해 3분의 2를 상한으로 시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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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 및 경미한 사무 등은 시에서 부담함으로, 임차료는 민간의 집세시세보

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입주자의 집세는 임차료의 반값으로 하여, 201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도시계획과는 “시 중심부의 경우 기존 주택의 재고가 많

지 않아 주로 육아 세대에게 지원하고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코스카시는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요코스카 매력 

전집”을 발행했다. A5용지로 된 컬러 132 페이지를 7만 8천부 인쇄하여, 시의 초중

학교 등을 통해 육아세대의 가정 등에 배포하고 있다. 요코스카시는 3,698명(2013

년)으로 전국의 어느 시보다 인구감소 수준이 심각했다.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시에

게 있어서 육아 세대가 얼마나 정착해서 사는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로 육아세대에게 있어서 엄선된 매력

을 수집하고 온화한 기후 및 풍부한 자연 등을 포함하였고, 살기 좋은 도시의 포인

트로서 낮은 범죄발생률, 요코스카시 및 동경도심 출근과 통학의 편리성 그리고 낮

은 맨션가격 등을 어필하고 있다. 

시는 시외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번 책의 내용을 압축한 다이제스트 버전의 팜플렛

을 제작하여, 케이힌큐우코우, 소우테츠센엔센(일본의 지하철 호선이름)을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 및 재확인 해줬

으면 하고 시외의 여러분들에게는 요코스카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서 봐주었으면 합

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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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데가우라시는 농업 경영자와 농작업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을 매칭시켜주는 농

업 도우미(helper) 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 9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농가를 돕는 

한편, 시민에게 취업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이 제도는 인력부족으로 고민하

는 농가의 의견을 듣고 도입했다.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일하고 싶은 시민

을 등록한 장부를 작성, 등록자만이 시청, 시농업센터, 시내농업협동조합에서 신청 

가능하게 하고 개별로 연락을 취해 도우미 계약을 맺는 구조이다. 

지금까지는 14명의 농업경험자 그리고 2명의 노동희망자로부터 등록이 있었으며, 

1건의 도우미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농가에 반해 노동자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농업 센터가 

실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야채재배 강습회에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노동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쿠마가야시는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서 40세 미만의 이주자가 주택을 구입, 

신축한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가옥 분을 3~7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이후의 과세 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40세 미만의 시외에서 이주자로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체납이 없는 것이 조건이며, 면제기간은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각각에 대

해서 ①일반 주택 3년 ②3층 이상의 내화구조의 주택 5년 ③장기우량 주택 5년 ④ 

3층이상이며 내화구조의 장기우량 주택 7년⑤ 중고주택은 일률 3년으로 한다. 시에

서는 “수년간 전액 혜택으로 인하여 시에 인구가 유입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으면”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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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시는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2014년 7월부터 주택취득비용을 최대 200

만엔 보조한다. 보조액은 주택 취득액의 3%(상한 50만엔)로 5가지의 조건에 응하여 

가산된다. 전입자에게 주는 보조액을 두텁게 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산보조액은 부부가 49세 이하의 세대일 경우 기존시내거주자는 20만엔, 전입자

는 40만엔, 중학생 이하의 학생이 있는 세대의 경우 기존시내거주는 자녀 한 명당 

10만엔(상한 30만엔), 전입자는 자녀 한 명당 20만엔(상한 60만엔)을 보조한다. 

인구감소가 뚜렷한 지정지역(3곳)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0만엔, 시내업자가 가

공한 주문주택 및 시의 빈집 그리고 빈터로 등록된 물건의 경우, 각각 10만엔이 가

산된다. 하지만, 보조 합계액은 취득 거주액의 10%로 상한된다. 

보조기간은 14년 7월부터 17년 3월말까지로 14년 4월 이후에 주택(건물 실내 면

적 5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보조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육아 세대 및 시외에서 온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

는 택지 판매를 개시하였다. 지원금은 중학생 이하의 학생이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20만엔, 시외에서 전입해 온 세대의 경우 15만엔으로 시에서 받는 주택 취득시의 보

조금을 포함하여 같이 이용 할 수 있다.

토치기시는 2016년도부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택지분양을 원천 금지할 방침

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외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은 시가 진

행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화에 역행한다고 판단하여, 15년 3월 회의에 조례의 개정

을 추진하였다. 

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하여 시 전체의 약 80프로에 해당하는 2만6622헥타르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합병전의 구 토치기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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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에 상기의 구역에서의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통하여 1택지 당 부지면

적 등의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택지분양 및 주택 그리고 점포의 건축도 가능하게 하

였다.

하지만 조례실행 후 10년 동안 교외에서의 택지개발은 예상이상으로 큰 폭 진행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중심부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이에 시에서

는 콤팩트시티화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외에서의 택지개발

에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개정안에는 상기 구역에서의 택지개발의 허가 대상을 개

인 거주 및 점포로 한정하여 주택 건축회사 등에 의한 택지분양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야기현 와타리정은 지역에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개

설한다. 자녀의 일시 탁아를 희망하는 부모와 탁아가능 주민을 중개하는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보육원과 아동클럽 등의 이용시간 전후 및 장보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이용회원”은 육아를 지원하고 싶다는 “협력회원”의 동의를 얻은 다

음 협력회원의 주택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회원이 협력회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센터의 어드바

이저가 희망 등을 접수하며 중개를 한다. 협력회원은 정내에 살고 있어야 하고, 6시

간의 강습을 전부 완료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슷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자치제는 협력회원의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며, 시에서는 홍보지 게시 및 정 내의 스포츠 교실에 방문 등 

인원부족 해결을 위한 PR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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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현 모가미정에서는 2015년부터 3~5세 아동의 보육비를 무료로 하는 방

침을 추진한다. 육아세대의 부담경감이 목적으로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야마가타현 내에선 처음으로 시행 초에는 약 170~180

명이 대상이며 예산액은 약 4,000만엔을 책정하였다. 

무료로 제공하는 보육비는 유치원과 보육원의 이용료로 정내 유/보일원화(유치원

과 보육원의 각기 다른 운영기준 및 소관 관청 등을 일원화하는 정책)에 의해 부모

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를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와 보육내용은 어느 시설이든 

똑같다고 한다.

한달 이용료는 평균 1만8천엔 정도이며 최고 금액은 3만 5천엔 수준이다. 정에서는 

0~2살의 경우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경우 보육료는 스스로 부담하게끔 한다. 

정의 관계자는 “보육료는 과거와 비교하여 그 만큼 오르지 않았으나, 임금인상이 

더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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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정책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중앙정

부 중심으로 보면 <표 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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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지원사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

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표 3-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2017)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지자

체 중 소멸 위험 지역(0.5 미만)은 85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

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7)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1.0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인구학적으로 공동체가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소멸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소멸위험 진입한 지자체가 9개에 해당하며, 소멸

주의 단계에 있는 지자체가 9개 해당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중장기적으

로 소멸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가 많은 편에 속한다.8)

한국고용정보원에 측정한 강원도의 지방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양양군이 

0.296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이며 가장 심각한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월군이 0.299이며, 횡성군이 0.318이며, 고성군이 0.328이며, 정선군이 0.342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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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반면에 그나마 양호한 지자체는 원주시가 0.972로 정상수준이 약간 못 미치

나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시가 0.813이며, 속초시가 0.653이며, 동해시가 

0.610으로 소멸주의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 총인구수 기준으로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과 대비하여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6곳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인구가 현상유지(2곳)하거

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가 10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대비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화천군으로 10.7%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

으로 양구군이 9.7% 증가하였으며, 원주시가 6.0% 증가하였다. 반면에, 강원도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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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총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는 태백시로 6.5%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선군이 4.7% 감소하

였으며, 속초시가 2.4% 감소하였고, 강릉시와 양양군이 각각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양양

군과 가장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양양군과 화천군을 선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행정시스템‧생활환경‧지역경제 등을 비교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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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등 1읍 5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이다. 현재 총 27,521명으로 인구밀도는 44.5명이고 가구당 2.1명으로 

인구과소지역에 속한다. 토지는 총 면적 629.86㎢이며, 대부분이 임야(83.7% 차지)

로 구성되어 있는 산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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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최근 5년간(2010~2015년)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

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국인의 감소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유도하고 있

는 상황이다.

  

한편, 세대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15세 미만의 인구비중은 10%도 안 되는 수준이며, 15~64세 미

만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구성에 있어서 고령화

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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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생자수 증감율과 사망자수 증감율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인구 감소율보다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생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매년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0.5% 감소하고 있어 점차적으

로 자연증감을 통한 지역활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

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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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방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에 2.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인구규모 감소가 있더라도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에, 지역의 소방과 치안을 담당

하는 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수는 2015년에는 30.1%로 

급감하였으며, 경찰공무원수는 2014년에 45.4%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

구감소와 맞물리면서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운용에 따른 인력재배치의 결과이며, 점

차적으로 소방방재기능과 치안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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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양군의 행정수요 변화를 사업별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 등의 결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적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감소시

점과 맞물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정책

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기능별 결산규모 증

가율보다 사회복지 결산규모가 15%~16% 정도를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아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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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양군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초점을 두고 각종 사업들

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양군의 경제･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

면, 농업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개발정책이 핵심정책이

다. 대표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는 지역개발사업(도시개발, 전원마을) 추진하고 있

으며, 현안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양양읍, 손양면)과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엠토스 해양레저다지 조성, 거평프레야 정상화 등이 있다. 그

리고 ‘오색삭도추진단’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서 오색삭도 사업을 추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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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중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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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양군의 인구유입정책들을 살펴보면, 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일자리센터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공공일자리 확대), ② 지역경제성장 극대화(풀뿌리

기업 육성,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청･장년 일

자리보조금 지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등), ③ 전통시장 활성화(토

요시장 운영, 산나물 축제 개최,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운영 지원, 다목적 광

장 및 주차장 조성), ③ 정주기반 확충(송암･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 예술인마을 조성, 종합역객자동차터미

널 조성), ④ 지역인재 육성(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교육지원 사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정책이며, 소프

트웨어적인 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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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양군청의 읍･면을 제외하고는 주로 교육청, 

파출소(지구대 포함), 전화국, 119안전센터, 농협, 우체국, 법원검찰관서 등이 있다. 

이를 읍･면별로 살펴본 결과, 파출소는 손양면을 제외하고는 1곳씩 운영되고 있으

며, 우체국은 모든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농협은 손양면과 현북면만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 배치된 상황이다. 한편, 양양읍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전화국, 법원검찰관서 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양양군의 교육을 전담 감독･관리하

는 교육청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읍･면별로 생활환경 시설을 살펴보면, 병원은 양양읍에 집중되어 있으

며, 보건소(지소)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으로

는 경로당이 총 123개소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며, 읍･면별로는 대략 20개내외로 경

로당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양양읍 2곳, 현북면 2곳, 현남

면과 강현면 각 1곳씩 있지만 서면과 손양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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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문화시설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립운영 중에 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대부분 양양읍(72.7%)에 집중된 상황이며, 교육기관들은 유치

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각 읍면별로 고르게 설립되어 있는 볼 수 있다. 반

면, 공공도서관 1곳과 고등학교는 2곳이 모두 양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형유통시설은 없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1곳만 있고 양양읍에 위치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3곳도 양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하여 양양군내에서는 제대로된 시가지를 형성된 지역이 양양읍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은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등으로 

생활시설 환경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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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노동시장구조를 살펴보면, 현재(2016년 2/2분기 기준) 양양군의 경제활

동인구수는 15.6천명이며, 이중에서 취업자수는 15.4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68.9%에 해당하며 고용률도 68.1%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14년 대비하여 점차적으

로 경제활동인구수와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양양군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 사업체수

는 총 3,597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총 11,990명으로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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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757,37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분야가 지역내총생산이 평균 220,302백만원으로 이지역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63,812백만원

으로 지역관광소비가 주요 핵심 경제동력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건설업이 평

균 62,375백만원으로 이 지역의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

는 상황에 있다. 즉, 건설위주의 지역개발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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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사업체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업별 특화수준을 입지계수(LQ) 분석을 실

시하여 살펴보았다. 입지계수 분석결과, 2015년 기준으로 입지계수값이 1이상인 산

업은 농업･임업･어업(6.7), 광업(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7), 숙박 및 음

식점업(2.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1.8), 건설업(1.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10

년 대비 증가한 산업은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0.8)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에 

광업(-2.2)과 농업･임업･어업(-1.7)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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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양군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탄성치

를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산업별 종사자수 증가율과 실질 GRDP 성장

률에 따른 고용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보험업(5.5)이 고용탄성치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4.0)이 높았으며, 스포츠･여가관련 서

비스업(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양양군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지

역관광자원 활용한 관광산업이 지역일자리 창출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93

화천군은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등 1읍 4면으로 구성된 기초자

치단체이다. 현재 총 27,020명으로 인구밀도는 28.9명이고 가구당 2.01명으로 인구

과소지역에 속한다. 토지는 총 면적 908.93㎢이며, 대부분이 임야(84.4% 차지)로 구

성되어 있는 산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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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최근 5년간(2010~2015년)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

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15년 한 해에만 인구가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세대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들의 점유율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중은 2010년 18.1%에서 2015년 

1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천군이 인구과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점

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 증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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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생자수 증감율과 사망자수 증감율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인구 증가율보다도 높은 편

에 속하고 있어 출산･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매년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의료나 재택의료서

비스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복지정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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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지방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3년에 1.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인구변화와 상관없이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의 소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공

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 추세와 맞물리면서 소방과 치

안에 대한 수요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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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천군의 행정수요 변화를 사업별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해양수산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등의 결산규모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정책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서 농림해양수산외에도 문화･관광분야

에 대한 정부투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복지 결산규모가 12%에서

부터 16%정도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아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

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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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천군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초점을 관광분야와 농촌개

발 분야로 구분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천군의 관광

정책과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감성뮤지엄조성 사업, 풍차펜션, 커피박물관, 파로

호안보전시관, 평화의 댐 주변시설 및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 각종 축제관리 

등 관광정책의 기획 및 시설관리 그리고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것을 볼 수 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식품유통, 신성장농업 업무 총괄, 농기계 지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농촌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육성사업 등 농업분야

의 6차산업화와 고령자에 대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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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천군의 인구유입정책들을 살펴보면, 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삼일리, 

신읍리 등), ② 도시민 귀촌전원마을 조성사업(서오지리, 위라리, 용호리 등), ③ 커

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③ 정주기반 지원사업(평화마을, 새뜰마을, 공동(실버)주

택 지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④ 화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 ⑤ 인구증가 시

책 지원금(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⑥ 귀농･귀촌 정착지원(정착지원

금, 현장실습 지원, 화합프로그램 운영, 청년 농산업 창원 지원, 화천현장학교 운영 

등)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보다는 전직 군인과 도시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및 정착금 지원,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등 소프트웨

어적인 정책이 많은 편이다. 또한, 민･군･관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하여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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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로 교육청, 파출소(지구대 포함), 전화국, 119

안전센터, 농협, 우체국, 법원검찰관서 등이 있다. 이를 읍･면별로 살펴본 결과, 교

육청이 화천읍에 1개소가 있으며, 파출소(지구대)는 전 지역에 1곳씩 운영되고 있으

며, 우체국도 모든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농협은 하남면과 상서면만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를 통하여 화천군의 중심은 화천읍을 중심으로 시가

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부도심으로 사내면이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읍･면별로 생활환경 시설을 살펴보면, 병원은 화천읍에 집중되어 있으

나 간동면과 사내면에도 병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지소)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으로는 경로당이 총 76개소로 가장 많

은 편에 속하며, 읍･면별로는 간동면과 하남면을 제외하고 대략 17개내외로 경로당

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천읍과 사내면 2곳, 하남면과 상

서면 1곳 등이 있지만 간동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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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설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립운영 중에 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대부분 양양읍(47.4%)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면

지역에도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교육기관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

학교는 각 읍면별로 고르게 설립되어 있는 볼 수 있다. 다만, 하남면만 중학교가 없

는 상황이다. 반면, 공공도서관 1곳과 고등학교는 2곳이 모두 화천읍에 위치하고 있

으며, 간동면과 사내면에도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대형유통시설은 없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1곳만 있고 화천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화천읍 1곳

과 사내면 1곳에도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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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화천군내에서는 제대로된 시가지를 형성된 지역이 화천읍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도심으로 사내면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은 간동면, 하남면 등이 생활시설 환경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화천군의 노동시장구조를 살펴보면, 현재(2016년 2/2분기 기준) 화천군의 경제활

동인구수는 13.1천명이며, 이중에서 취업자수는 13.0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70.2%에 해당하며 고용률도 69.9%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14년 대비하여 경제활동

인구수와 고용률이 주춤하였다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화천군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 사업체수

는 총 1,983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총 8,037명으로 사업체수와 함께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사업체종사자수(13.9%)가 가장 많

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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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1,136,412백만원으

로 지속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분야가 지역내총생산이 평균 670,595백만원으로 이지역의 산

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건설업이 평균 58,64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위주의 정책이 지역경제동력인 것을 볼 수 있으나 점차적으로 생산성이 떨

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위주의 지역경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림어업이 평균 57,932백만원으로 이 지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농림 위주의 6차산업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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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도 사업체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업별 특화수준을 입지계수(LQ) 분석을 실

시하여 살펴보았다. 입지계수 분석결과, 2014년 기준으로 입지계수값이 1이상인 산

업은 농업･임업･어업(8.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4), 건설업(1.8), 숙박 및 음식점업

(1.6), 교육서비스업(1.1),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서 2010년 대비 증가한 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6.0)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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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0.8)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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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천군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탄성치

를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산업별 종사자수 증가율과 실질 GRDP 성장

률에 따른 고용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운수업(17.6)이 고용탄성치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7.2)이 높았으며, 제조업(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화천군은 인구증가에 따른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농림어업과 

제조업에 대한 성장도 주목할 만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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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화천군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양양군은 점차적

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화천군은 15세미만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양양군과 달리 화천군은 인구과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가 건실함을 보여준다.

양양군과 화천군 생활환경을 비교분석해 보면, 양양군은 지역개발 또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 시행 중에 있으나 화천군은 군인 및 도시민을 위한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복지문화시설과 교육안전시설의 경우, 양양군은 양양읍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은 화천읍과 사내면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각 면지역도 고르

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다. 

경제소득 관련해서는 두 지치단체 모두가 전통시장 밖에 없고 대형유통시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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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상황이며, 전통시장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안전 관련해서는 화천군이 양양군보다 좋은 상황이다. 즉, 화천군은 교육청이 

있고, 지역내 고등학교가 4곳이나 있는 반면에, 양양군은 교육청이 없으며, 지역내 

고등학교도 2곳에 지나지 않아서 교육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화천군이 소방･치안기능이 양양군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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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화천군의 지역경제를 비교분석해 보면, 화천군이 양양군에 비해서 고용

률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흡수력 측면에서도 화천군은 운수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이 고용

창출 정도가 높은 편이나 양양군은 일반 사무직 또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서 지역기반 경제가 다소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두 자치

단체가 공공행정분야의 GRDP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양양군은 스포츠･여가관련 서

비스업이 특화된 반면에, 화천군은 농림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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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화천군의 지방행정 서비스를 비교분석해 보면, 양양군은 지역경제활성

화 수단으로 농림해양수산 및 관광분야 정책적인 지원이 많은 편이며, 화천군은 농

림업,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지원이 많은 편이다. 행정

역량에서 양양군이 화천군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소방 

및 치안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인구유입정책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경제 기

업 육성을 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은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등 금전적인 지원과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마을이나 주거환경 정비해나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인구감소 원인,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지속가능성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로 이에 따른 세부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양양군과 화천군 지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로 직접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5-1>과 같다. 우선, 양양군

이 40명, 화천군이 35명이 응답하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57.3%(43명)이며, 여자가 

42.7%(32명)이 응답하였다. 

연령대로는 대부분 30대 이하 응답이 53.3%(40명)로 많았으며, 40대 이상도 

46.7%(35명)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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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은 10년 이상 ~ 30년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상이 39.2% 

응답하였으며, 10년 미만이 20.3%가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직급별로는 6~7급이 55.2%(37명)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8~9급이 

34.4%(23명)이며, 기타(10.4%) 순으로 나타났다. 직렬로는 행정직이 79.7%(47명)로 

거의 대부분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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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지역 일자리 

부족(46.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인프라 부족(30.6%)이

었으며, 그리고 인구유출(2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에서는 지역 일

자리 부족(58.3%)을 최우선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에서는 생활

인프라 부족(46.2%)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두 자치단체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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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지역소멸이 68.3%가 인

식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는 31.7%로 응답하였다. 이는 인구감소현상이 단순히 경제 

침체를 벗어나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은 지역소멸에 대해서 65.2%가 응답하였으며, 화천군은 

72.2%가 응답하였다. 이는 화천군이 양양군에 비해서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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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

과, 평균 53.0점으로 현 거주지에 대한 생활환경 만족도가 보통임을 볼 수 있다. 이

를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이 평균 56.25점이었으며, 화천군이 평균 49.29점으로 양양

군이 생활환경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화천군은 생활환경이 열악하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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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인프라가 평균 56.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

원과 초등학교가 평균 54.0점이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이 51.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양군에서는 주택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화천군에서는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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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역의 경제여건 만족도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

과, 평균 49.31점으로 현 거주지에 대한 경제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이 평균 48.75점이었으며, 화천군이 평균 50.74점으로 화

천군이 경제여건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양군은 경제여건이 심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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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지역의 경제여건의 문

제점으로 가장 높은 것은 젊은 인구 감소로 평균 81.0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노인인구 증가가 평균 75.3점이었으며, 양질의 노동력 부족이 평균 74.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양군과 화천군 모두가 젊은 인구 감소가 경제여건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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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88.0%가 대

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이 92.5%가 모르고 있으

며, 화천군도 82.9%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에 대

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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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분석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56.4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시

급성에 대해서는 52.5점으로 필요성보다는 시급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급하

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이 

화천군보다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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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서 물어본 결과, 평균 50.0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화천군(평균 51.43점)이 양양군(평균 

48.72점)에 비해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귀농‧귀촌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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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의 설문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0.9%가 

대부분 실효성 낮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나마 효과성이 있었던 정책으로 국가종합

계획 수립(6.4%), 일자리 창출(4.3%), 출산장려 정책(4.3%)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강원도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6.7%가 대부분 실효성 낮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나마 효과성이 있었던 정책으로 

교통/복지인프라 확충(8.9%)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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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군청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4.2%

가 대부분 실효성 낮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나마 효과성이 있었던 정책으로 주민

편의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18.8%),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사업(14.6%)을 꼽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양양군은 주민편의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및 일자

리 창출 사업을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화천군은 개인소득 및 교육관련 보조금 지

원과 주민편의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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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 및 강원도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의 28.4%가 

지역발전(인구)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농촌일손도우미, 농가소득 창출 등) 사업확대(27.1%)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적극적 인센티브(기본소득, 귀농지원 등) 도입(23.0%)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다.

군청 차원에서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0%가 투자유치 및 일자

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인프라 확충(24.9%)

이 필요하며, 그리고 출산/육아/교육 지원(15.4%)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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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차원에서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의 50.7%가 생활편의 

및 유휴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35.8%)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0%가 없다고 응답하

였지만, 그나마 꼽은 것은 생활환경 개선(17.5%)과 지역일자리 창출(15.0%)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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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양군과 화천군의 

지방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은 화천군 공무원들이 더욱 심각하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여건 및 경제여건에 있어서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즉, 생활여건에서는 양양군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경제여건 만족도는 화천군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문제의식도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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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수많

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20여년전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 실시로 

인하여 지방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행정서비

스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여건 측면에서도 20여년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각종 통계수치나 관련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

한편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

권형 개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주도의 특화된 지역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비약적인 발전 성과와 장밋빛 미래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인구감소 및 지역간 인구구조 편차 심화 문제는 우려를 넘어 지방소멸이

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는 수준으로 국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식적인 인식범위에서 보면, 국가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에 있고 지방의 발전수준

이나 지방발전 및 지방행정 서비스 수준도 20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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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

한 수많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결과, 자치단체의 기

본적인 생활환경여건은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수준도 비약적으로 개선 또는 고도화 

하였다.

이러한 인구이동이나 감소의 원인은 개인차원의 특성인 나이, 성별뿐만 아니라 

취업, 교육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자치단체 

존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문제가 해당지역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여건 내지 행정서비스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애주기에 부

합하는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확충하는 정책내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문제는 20년 전보다 개선된 인

프라 구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줄어들었거나, 줄어들고 있

는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 공급자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개

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활동이 기인한 것이라면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선과 같

은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이동의 

편중현상은 그 원인이 생애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공급자 시각에 대응방

안9)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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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특정사

례지역으로 한정하여 수행된 결과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결과나 현상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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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강원도 양양군, 화

천군)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인구감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속가능성”이란 

용어의 개념이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에서 각각의 현상을 설명 또는 해결하기 위한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 +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감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소멸”이란 상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에

도 이러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창생”이나 “지역재생”과 같은 일본

식 개념보다는 자치단체의 존립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

였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존립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특정 지역(자치단체)에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주민들의 “생애주기”가설에 맞는 

“생활환경여건”이 최소한이라도 충족될 수 있어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 가정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여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는 불가피

한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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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강원도 양양군과 화천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면에

서도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는 양양군이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는 반면, 화천군은 휴전선 점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개통 등 접근성의 개선으로 양양군이 인구유입의 개연성이 더 높은 자

치단체이다. 

사례 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단체별 인구구조 변

화의 핵심요인을 정리하면 <그림 6-1>과 같다. 사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현황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양양군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화천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의 원인이 15세 

이하의 인구 급증과 출생률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생애주기가설에 대입하면 30-40대 생산가능 인구가 증

가(출생률 및 15세 인구급증)한 것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수요와 확충요구로 인하여 

생활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투자)을 확대하면 인구구조의 선순환으로 인한 

자치단체 인구증가 내지 인구감소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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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양군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를 생애주기가설에 대입하면 30-40대 생산가

능 인구는 감소(15세 인구급감)하고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증한 

상태로 기본적인 인프라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환경여

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투자)를 확대하면, 과잉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등 지역의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인구감소의 지속과 자치단체

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사례지역인 양양군과 화천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핵심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화천군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직업군인을 위한 지원

사업, 귀촌마을 조성을 통한 외지인의 정주여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관계자들

과의 면담시 이러한 사업추진에 호응도가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반면, 

양양군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직접적인 사

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관계자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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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을 기초자치단체 2개 군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강화방안을 자치단

체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시사점을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문제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는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

체의 하향식 구조로 추진하고 있다. 하향식 추진체계가 갖는 수많은 장점은 지방자

치 20년동안 충분히 경험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하향식의 추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문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도 하향식 사업추진체계를 유지하고 있

으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

역발전(인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라도 자치단체의 환경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례

로 소개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방법

론을 보급하였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모두 중앙정부의 표준방법론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가 갖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이러한 침체는 다시 인구감소를 더욱 촉진시

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구감소대책은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서 출

발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이다. 안정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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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자치단체의 기

본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인구문제를 선순환 구

조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란 것이 범정부적인 과

제이지만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 또한 매우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인구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현상이나 문제를 보는 시

각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나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생애

주기가설을 토대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여러 여건

상 제한된 사례를 살펴볼 수 밖에 없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142

. (2017). “ 10 6 30 ”. 9 7 .

. (2016). . .

. (2010). . 

.

. (2013). . “ ”. 17(1):137-158

. (2011). : “ ”. 

25(3): 93-124.

. (2001). ( ). .

. (2016). . .

. (2010). . . .

. (2016). . 

. (2015). . , 

28(2), 199-222.

. (2009). . , 

171-187

. (2014). . .

. (2004). . .

. (2006). (triangulation) : 

. . 1-20. 

. (2005). : Triangulation , 

. Vol9. No. 1. 

. (2015). .  

.

. (2016). “ 7 ”. . .

. (2014). . “ ”. 5(2): 1-12.



143

. (2012). . Brief. 1-12.

. (2011). - -, 

17 1 , 75-95.

. (2016). “ ”. 

. .

. (2014). :  

. “ Brief”. 492 : 1-6.

. (2016). : . “ ”. 109 : 

289-312.

. (2016). . 

, 27(1), 1-11.

. (2015). . . 

2015-03.

. (2010). 

. 

. (2014). .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2010). . “

”. 22(3): 237-256.

. (2017). “ 2”. .

. (2017). “ ( )”. .

. (2014). “ ”. .

, (http://stat.gwd.go.kr).

, 1 (http://www.gwanghwamoon1st.go.kr)

, (http://www.korea.kr)

, (http://www.yangyang.go.kr).

, e- (www.index.go.kr).



144

______, (www.kosis.kr).

______, (http://theme.archives.go.kr).

, (http://www.ihc.go.kr).

: 

(NIRA); (http://www.nira.or.jp/)

( ); (http://www.cao.go.jp/)

( ) http://www.soumu.go.jp/)

, , と に する , , 2004.

, の ガ える , , 2016.

, と , , 2015.



145

 Abstract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by 
Population Reduc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where population is rapidly changing, there 

are important factors in sustainable living conditions such as welfare, education, cultur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so on. In other words, living environment that can lead 

human life is an important factor of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it is selected a local government with marked population decline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looked for alternatives in 

terms of sustainability. We have looked at a policy of Japan where has been 

experiencing population problems similar to ours. In terms of Japanese policy, they 

have similar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population decline, population outflow into 

big cities, etc) s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all government agencies 

promote various polices and projects.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offers policy 

directions in a large framework and give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in detailed 

policies and projects. Through a clear set of roles and power between governments, 

they are responding to the population problems. 

So what about our country? In this study, Yangyang-gun where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verage and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continuously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Hwacheon-gun where is the only country with a slow decrease in population 

in Gangwon-do are selected and compared. First of all, comparing the living 

environment conditions between Yangyang-gun and Hwacheon-gun, Yangyang-gun has 

implemented policies focusing on regional development or urban development,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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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cheon-gun has implemented settlement support policies for local residents such as 

soldiers and urban residents. 

If we look at the population inflow policy, Yangyang-gun is making efforts to 

support youth employment subsidies and fostering social economic enterprise, while 

Hwacheon-gun is supporting financially such as transfer fund, childbirth subsidy, 

housing repair and adjusting the village environment for the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in the two regions, Yangyang-gun 

has high satisfaction in living conditions, while Hwacheon-gun has high satisfaction in 

economic conditions. However, Hwacheon-gun is seriously accepting the perception of 

local extinction rather than Yangyang-gun. So the demand for living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is high. Nevertheless, in the policy improvement plan, there is a 

common perception that job creation and expansion of living infrastructure are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s local government of the 

two regions and Japanese cases, we proposed three alternatives to enhance sustainabililty 

through population decline. 

First, as a matter of business promotion method to deal with population decrease, it 

is deviating from the existing top-down approach and gives policy autonomy to local 

government to make a plan for local development. 

Second, it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t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planning. As in the case of Japan,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build support systems and disseminate standardization methodologies. All 

Japanese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promote regional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methodology of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 measure is to prevent it from leading to a 

regional economic downturn. In other words, job cre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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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roblem solving and it promotes consumption.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virtuous cycle structure so that it can be linked to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expansion of basic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